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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
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
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
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
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
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
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
가 존재하였다.
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
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
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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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
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
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
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
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2035 NDC,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Gap), 
#배출전망(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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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매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국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임

- 이에 한국은 2025년에 파리협정의 기본원칙인 후퇴 금지를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2035 NDC를 제시해야함

❍ 인천광역시는 2024년 인천광역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관련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경우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2023년 4월 최초 발표 이후 세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감축사업 감축원단위와 인천시 관내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의 
감축사업 감축원단위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행점검 이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설정이 필요함

- 가이드라인은 2023년 12월, 2024년 5월, 2024년 9월에 총 3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따라서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 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하고, 동시에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계획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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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육지부와 해양부를 포함해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역
을 포함

2) 시간적 범위

❍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1차 목표연도인 2030년과 국가의 다음 NDC 목표기간인 
2035년까지를 포함함

3)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국가 및 주요 광역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검토

❍ 통계분석: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산현황 검토

❍ 사례조사: 국내·외 2035 NDC 관련 대응 정책 사례 검토

❍ 전문가 자문: 탄소중립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전문가 자문

❍ 정책제안: 인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개선방안 마련

4)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

❍ 도시계획, 탄소중립 분야의 정책수립 관련 선행연구 자료 분석

❍ 인천시 관련(기초지자체 포함) 온실가스 감축관련 데이터 현황 분석

(2) 전문가 자문

❍ 탄소중립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3) 국내·외 사례조사

❍ 타 지역 우수 및 선도 사례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 제안



제1장 서론  5

3.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법·제도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 2035 NDC 목표 설정 제언(유승훈·이상준, 2024.11)
- 본 연구는 국내외 NDC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 연구임

- 주요국 NDC 이행 현황 진단

•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의 NDC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달성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선진국 대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감축 
속도 면에서 NDC 달성 경로(on-track)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진단임

- 국내 이행 현황 분석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35년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NDC의 
특성상 활용 가능한 감축 수단의 범위와 깊이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수단에 비해 제한적임을 확인함

• 이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간 수단의 비대칭성 문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중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정책적 결론 및 시사점

• 2035 NDC 검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함

• 단순히 감축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산업·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 에너지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률 
현황 분석(박상현·염성찬. 2023)

- 본 연구는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에너지계획 수립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률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도출하
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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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후 대응 맥락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를 전 지구적 목표로 제시함

• 한국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하였으며, 이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
지 효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광역지자체 에너지계획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는 현재 5~6차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중임

•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또는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감축목표 제시 기간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지역별 감축 현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비교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법·제도적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기
본계획 및 시·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탄소중립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
임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것임

- 정책적 결론 및 시사점

• 2030 NDC 감축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
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 지자체별 재정 역량 및 법적 권한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문진영 외. 2020)

- 본 연구는 2020년이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NDC를 재검토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임에 주목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EU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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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됨

- 연구 범위 및 분석 내용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탄소중립 비전과 관련된 
정책 흐름을 분석함

•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가 간 무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역 구조와 탄소 배출 간의 연관성을 
규명함

• 주요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정책적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이 주요국의 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탄소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무역·산업·통상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임을 시사함

• 국내 산업의 탄소 집약도 저감 없이는 탄소국경세로 인한 대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전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공약(NDC)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이만희. 2017)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NDC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수행한 연구임

- 연구 배경

• 국제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이 제출한 NDC에 대해 총 4단계의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Inadequate(부적합) 등급으로 평가함

• 국내 환경 단체들은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보다 오히려 후퇴하였
고, 37% 감축 목표 중 11.3%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방법론 제시 없이 해외 
탄소시장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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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 및 분석 지표

• OECD 28개 회원국 중 EU 가입 국가를 제외한 한국 포함 14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인구·GDP·1차 에너지 공급량·온실가스 배출 실적 등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함

• 2030년까지의 전망치는 직전 10년(2004~2014년)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분석 지표는 크게 강도 지표(Intensity Target)와 절대량 지표로 구분함

• 강도 지표: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집약도(GDP 대비), 탄소집약도(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

• 절대량 지표: 2030년 NDC 목표 기준 1990~2030년 누적 배출량

- 분석 결과

• 절대량 기준

•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NDC 목표 감축 비율은 37%로 분석 대상 14개국 중 4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

• NDC 목표 달성 시 2015~2030년 누적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22.4%로 3번째에 
해당함

• 절대량 기준으로는 한국의 감축 목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의미함

• 강도 지표 기준

•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기준 12.18 tCO₂-eq/capita로 14개국 중 11번째 
수준

• 온실가스 집약도(GDP 대비): 0.199 CO₂-eq/GDP(USD)로 13번째

• 탄소집약도(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 2.60 tCO₂eq/TOE로 9번째의 낮은 수준

- 정책적 시사점

• 절대적인 감축 목표 수치는 높아 보이더라도, NDC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됨을 의미함

• 한국의 감축 목표가 실질적인 저탄소 전환 측면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배출 강도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함



제1장 서론  9

4. 연구의 차별성

❍ 기존 연구의 한계

-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전체 또는 산업·발전 등 특정 부문의 NDC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특정 광역지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그 사례가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음

❍ 본 연구의 차별성

- 2025년 최종 확정된 국가 2035 NDC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인천시 관내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가짐

- 인천광역시라는 특정 지자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여건, 재정 역량, 인구·지리적 특성 등 지역 고유의 맥락을 깊이 있게 반영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 차원의 거시적 감축 목표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 가능한 지역 단위의 미시적 
실행 전략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인천시에 최적화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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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검토

제2장

1. 국가 및 타지자체 계획수립 및 이행현황

1)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 개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하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장기전략임 

- 5년마다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전략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전략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국가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
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됨

- 계획기간은 20년('23~'42)으로 하며,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여야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함

-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시, 본 국가전략과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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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립경과

❍ (2022년 8월)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 10개 부문, 총 80회 회의 개최

❍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
원회' 출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
방향으로 하여 4대 전략·12대 과제 마련

❍ (2022년 11월) NDC 이행로드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
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진행

- 분야별 기업 및 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포함

❍ (2023년 2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한 국가 기본계획 정부안 초안 마련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감축계획 마련

- 이행방안 적절성 검토

❍ (2023년 2월)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민간위원 검토

- 탄녹위 4개 분과별로 진행

• 온실가스 감축 분과

•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

•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

❍ (2023년 3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 (2023년 3월)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간담회 추가 진행

- 총 15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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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기존 기후변화 정책의 성과 및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 설계 필요

- 민간 및 지방정부 등 사회전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 기술·산업 등의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필요

- 상시 이행관리·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 필요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4)

〔그림 2-1〕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
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 목표 및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전략목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 4대 전략
• ①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②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③ 함께하는 탄소중립

• ④ 능동적인 탄소중립

- 위 4대 전략 하에 12대 과제를 제시함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에서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국제감축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16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6.6백만톤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임

• 지난 ’21년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를 유지하는 수준이나, 감축수단별로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간·부문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짐

• 산업의 경우 기술전망 및 원료수급 곤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

• 전환(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부문과 국제 감축 부문에서 각각 400만톤씩 감축목표를 
확대하여 부족한 감축량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4)

〔그림 2-2〕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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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4)

〔그림 2-3〕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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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등을 담고 있음

- 크게 감축정책과 이행기반 강화정책으로 구분됨

• 감축정책: 10개 부문

• 이행기반 강화정책: 6개 부문

- 재정 투자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23~'27) 총 89.9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감축대책: 54.6조 원 (60.7%)

• 적응대책: 19.4조 원 (21.6%)

• 기타: 나머지 비율

2) 타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
(1) 광역시·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 파리협정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과 ‘탈탄소 
경제 체계로의 급속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음

•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주요 지방정부 역시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선언하였음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또한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는 산업단지, 수송,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광역지자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조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부문별로 차이가 존재함 

- 총배출량 기준으로 충남 147.2MtCO2eq(20.3%)로 가장 많은 배출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91.7MtCO2eq(12.6%), 전남 91.6MtCO2eq(1
2.6%)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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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총배출량 LULUCF 순배출량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서울 19.5 3.5 0.6 0.5 0.0 0.0 0.3 1.7 20.4 2.8 -0.1 0.2 20.3 3.0
부산 12.4 2.2 0.2 0.1 0.0 0.2 1.0 5.9 13.6 1.9 -0.2 0.6 13.4 2.0
대구 9.4 1.7 0.1 0.1 0.1 0.4 0.3 2.0 10.0 1.4 -0.6 1.7 9.3 1.4
인천 44.1 7.9 1.7 1.3 0.2 0.8 3.3 20.0 49.3 6.8 -0.3 0.9 48.9 7.1
광주 4.4 0.8 0.1 0.0 0.1 0.3 0.5 2.9 5.0 0.7 -0.1 0.2 4.9 0.7
대전 4.4 0.8 0.1 0.1 0.0 0.1 0.9 5.3 5.4 0.7 -0.2 0.4 5.3 0.8
울산 34.3 6.2 8.2 6.3 0.1 0.6 1.2 7.1 43.8 6.0 -0.4 1.2 43.4 6.3
세종 2.2 0.4 0.0 0.0 0.2 0.7 0.1 0.5 2.4 0.3 -0.1 0.4 2.3 0.3
경기 81.1 14.6 5.7 4.3 3.3 14.4 1.6 9.7 91.7 12.6 -2.6 6.9 89.0 12.9
강원 36.9 6.6 15.8 12.0 1.1 4.9 0.8 4.6 54.6 7.5 -10.1 26.5 44.5 6.5
충북 13.8 2.5 9.5 7.2 1.3 5.7 0.9 5.3 25.4 3.5 -2.8 7.2 22.7 3.3
충남 121.8 21.9 20.7 15.7 3.9 16.6 0.9 5.3 147.2 20.3 -1.9 5.1 145.3 21.1
전북 15.3 2.7 0.3 0.2 3.1 13.5 1.3 7.8 19.9 2.7 -2.5 6.7 17.4 2.5
전남 62.1 11.2 24.7 18.8 3.9 16.7 1.0 5.8 91.6 12.6 -3.0 7.9 88.6 12.9
경북 34.5 6.2 9.3 7.1 3.4 14.7 1.5 9.0 48.7 6.7 -8.8 23.2 39.9 5.8
경남 55.3 10.0 0.4 0.3 2.1 8.9 1.0 6.4 58.8 8.1 -4.5 11.9 54.3 7.9
제주 3.9 0.7 0.0 0.0 0.4 1.5 0.1 0.7 4.4 0.6 -0.3 0.8 4.1 0.6
기타 0.0 0.0 33.9 25.8 0.0 0.0 0.0 0.0 33.9 4.7 0.7 -1.8 34.5 5.0

총배출량 555.2 100.0 131.3 100.0 23.2 100.0 16.5 100.0 726.1 100.0 -38.0 100.0 688.1 100.0
자료(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5), 2024년 지역온실가스 통계(2010-2022) 산정결과 각 시도 취합

〔표 2-1〕 2022년 기준 지역별·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MtCO2eq, %)

• 모든 지자체에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
(54.3%)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및 대전, 대구, 광주, 세종의 경우 건물 및 수송에 배출비중이 기인하고, 직접배출량보
다는 간접배출량이 높은 전형적인 도시형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음

• 산업특화형 특징을 지니고 있는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울산, 
전남, 경남은 산업중심형 도시이고, 충북/전북은 산업과 농업 복합형 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총배출량 대비 관리권한 배출량의 비중은 서울이 91%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전 
(81%), 광주(79%), 대구(75%), 부산(69.1%), 제주(68.8%)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대도시로서 산업 부문 배출량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울산(12%), 전남(20%), 충남(22%), 강원(26%), 경북(27%), 충북(32%) 등은 산업 
부문 배출량이 많아 총배출량 중 관리권한 배출량의 비중이 낮은 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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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재경 외(2025)

〔그림 2-4〕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총배출량 대비 관리권한 배출량 비중

- 산업부문 배출량이 관리권한 배출량에서 제외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물부문 
배출량이 40.3%에서 7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서울은 70% 이상의 배출량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수송부문의 
비중이 18.7%에서 39.4%로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농축산 부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송부문과 
농축산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20%대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자료(출처): 고재경 외(2025)

〔그림 2-5〕 2018년 기준 17개 시도 관리권한 배출량 중 부문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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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 4,879.2천 toe에서 2023년 17,058.3천 toe로 

3.5배 증가하였음

자료(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2_
list.do), 검색일: 2025.11.27

〔그림 2-6〕 2023년 17개 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2023년 기준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전북(2,981.9천 
toe)이며, 그다음으로 충남(2,191.5천 toe), 전남(1,921.8천 toe), 경기(1,869.6천 
toe)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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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를 제외하면, 시 차원에서는 인천이 615.6천 toe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470.9천 toe), 서울(319.6 toe) 순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07.4천toe)이며, 이어서 대전(111.3
천 toe), 광주(156.9천 toe)가 그 뒤를 잇고 있음 

(3) 광역시·도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17개 시도는 관리권한 배출량
을 기준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8년 17개 시도의 관리권한 총 배출량은 316,601천톤CO2eq이며, 2030년 목표 
배출량은 181,358천톤 CO2eq으로 평균 42.7%의 감축률을 보였음 

- 이는 국가 감축목표인 40%보다 소폭 높은 수치이나, 국가 감축목표에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해외감축분과 CCUS에 의한 감축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시도의 감축목표는 국가보다 상향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지역 2030 감축목표 주요전략 및 특화사업
서울특별시 2005년 대비40.0%(2018년 대비 38.7%) 건물 에너지 총량제, 에너지 등급제
부산광역시 2018년 대비45.0% 자원순환 복합타운, 폐기물 재활용 기반
대구광역시 2018년 대비45.0% 6천만 그루나무심기, 녹지확충
광주광역시 2018년 대비45.0%(관리권한 기준 30.7%) 온도낮추기우수아파트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2018년 대비40.0% 스마트팜, 그린모빌리티
울산광역시 2018년 대비40.1% 수소산업육성, 저탄소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 2018년 대비39.6% 스마트시티형탄소중립도시
경기도 2018년 대비40.0% 기후에너지데이터플랫폼

강원특별자치도 2018년 대비97.4%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충청북도 2018년 대비40.1% 신재생에너지확대, 저탄소농업
충청남도 2018년 대비43.1% 석탄화력감축, 그린이노파크조성사업
전라북도 2018년 대비43.0% 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
전라남도 2018년 대비40.4% 해상풍력융합산단, 에너지신산업
경상북도 2018년 대비43.2% 친환경산업단지, 교통감축
경상남도 2018년 대비40.0% 수소에너지, 저탄소농업기술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대비53.0%(관리권한 기준 35.3%) 2035년 탄소중립조기실현
자료(출처):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참고하여 재구성

〔표 2-2〕 17개 시·도 2030년 감축 목표 및 주요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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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지역은 국가 감축목표인 40%에 맞춰 목표를 설정했으나, 서울(37.8%), 광주
(30.7%), 세종(39.6%), 제주(35.3%)는 감축률이 40%에 못 미쳤음 

• 다만, 광주와 제주는 총배출량 기준 감축목표가 각각 45%, 53%로 국가보다 높으며, 
가장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한 지역은 강원도로 무려 97.4%에 이름

• 2030년 목표배출량이 순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산림흡수량이 
많은 강원도는 다른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7개 시도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자료(출처): 고재경 외(2025)

〔그림 2-7〕 17개 시도 부문별 ‘18년 배출량 및 ’30년 목표배출량 총합 (단위: 천 톤 CO2eq)

❍ 모든 부문에서 배출량이 감소하여, 수송 0.42%, 건물 6.18%, 농축산 5.51%, 폐기물 
10.54%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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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 22.14%, 건물 37.08%, 농축산 18.68%, 폐기물 28.85%로 
건물을 제외하면 국가보다 낮게 나타났음

❍ 흡수원의 경우 국가는 2030년 흡수량을 2,670만 톤CO2eq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반해 17개 시도의 흡수량은 3,449만 톤CO2eq로 약 780만 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인천광역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검토

1) 인천광역시 수립현황

❍ 기후위기 속에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달성, 인천광역시의 여건 분석 등을 고려하
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1.5도 선언, 2045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세계도시 인천”의 
비전 마련하였으며, 4대 정책방향 및 15대 중점과제, 계획 이행을 위한 기반체제 
도출

❍ 수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 

-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전략 이행 기본계획 수립

-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육지부와 해양부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역 포함

-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의 경우 2018년, 목표연도는 2030년, 2033년으로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중기(2030년), 중장기(2033년) 목표 설정

❍ 비전 달성을 위하여 4대 정책방향 및 15대 중점과제에 따라 77개의 감축과제를 
수립하였음

- 인천시는 2030년 2018년 배출량 대비 41.3%를 감축하고, 2033년 46.8%를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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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4)

〔그림 2-8〕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체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4)

〔그림 2-9〕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기준)  (단위：천톤-CO2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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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정책방향에 따른 15대 과제의 경우, 과제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계량적 세부사업
들과 비계량적 세부사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감축량 및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과제수
(개)

2018년
배출량

감축 후 배출량 비   고2030년 2033년

건  물 21 9,554 5,691
(△40.4%)

5,409
(△43.4%)

(에너지자립형 건물 확대) ZEB 및 그린 리모델링 확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정, 대형공공건물 BEMS 도입 확대, 그린홈 이니셔
티브 등
 - 2030년：500㎡ 이상 민간 5등급, 공공 3등급 이상 ZEB 

건설, 그린홈 이니셔티브 사업 참여가구 75,000 목표
 - 2033년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건축물 확대, 매년 

BEMS 도입 10건 이상
(녹색실천운동 확대) 탄소포인트제, 공공 에너지 교육, 에너지절
약 실천 운동
(맞춤형 기후복지 실현) 지역에너지 절약,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 2030년：가정/상업/공공 백열등 → LED 교체 30% 이상 

유지, 친환경 보일러 교체(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매년 
7,000대 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95% 이상

수  송 15 7,126 4,361
(△38.8%)

3,742
(△47.5%)

(친환경차) 친환경차 보급(버스 포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노후차 저공해 조치
 - 2030년：친환경차 보급비중 30%, 4등급 노후경유차 저공

해조치
 - 2035년：내연기관 신규등록 금지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복합환승센터 구축, 승용차 
선택요일제 등
 - 2030년：BRT 구축 노선 확충 24개, 도시철도 청라, 검단 

연장 완료, 대중교통 분담률 35% 목표
 - 2033년：대중교통분담률 40%
(PM활성화) 공공자전거 및 도로 확충, 공유 모빌리티 확대
 - 2030년：공공자전거 도로연장 100km 이상 승용차 공동이

용 활성화 2,000대이상
(행태개선 강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2033년：인천시 운전자 40% 이상 가입 목표, 이후 내연기

관 감소에 따라 순차적 제도 일몰  

폐기물 16 1,205 826
(△31.5%)

766
(△36.4%)

(자원순환관리목표)
 - 자원순환계획상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감소에 따른 감축분 

고려 26.7%(‘26) → 30.0%(’30)
(자원순환 및 폐열 활용) 
 - 처리수 재이용 재활용 확대,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현수막 

업사이클링 등

〔표 2-3〕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기준)  (단위：천톤-CO2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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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 수립현황

❍ 2025년 4월 이후 인천광역시 내 10개 기초지자체 모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2030년감축목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26.1%~64.7%까지 다양하게 제시함

❍ 다만, 감축수단의 경우 각 기초지자체가 큰 차이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구  분 과제수
(개)

2018년
배출량

감축 후 배출량 비   고2030년 2033년
재활용 회수선별 및 매각 24.3%↑(’30) 
(행태개선 강화) 
 - 전자고지서(지방세, 대형마트) 59.8%↑ (’30) 
 - 캠페인 확산：일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제로71.4%↑(’30), 

/ 잔반제로 100.0% ↑(’30) 
 - 시민리빙랩 1건(’30) →4(‘33)

농축산 8 208 69
(△66.8%)

59
(△71.6%)

(친환경농업)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1개(‘30) → 2개 도입(’33)
 - 친환경농업확대：친환경인증농가 총 경지면적 12%(‘30) 

→ 14%(’33)
 - 논물관리：전체 논면적 30% (‘30) → 38% 적용(`33)
(행태개선 강화) 식생활 전환, 대체가공식품 보급 확대 

흡수원 17 0* -326 -358

(도시숲 조성) 
- 미조성 공원녹지 조성：매년 200ha 조성
- 숲가꾸기사업: 1,700ha(‘24) → 2,000ha(’33)
- 공공 도시텃밭 운영：15,000㎡(‘24) → 20,000㎡(‘33)
(바다숲 조성)
- 갯벌복원：2ha(‘25) → 4ha(’33) 
- 바다숲조성：~‘33 매년 160ha 조성

합계
(5개 부문) 77 18,093 10,621

(△41.3%)
9,618

(△46.8%)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4)

지역 2030년 감축 목표 주요 전략 및 특화사업

서구 2018년 대비 38.7% 친환경교통(친환경차 보급, 교통수요관리), 제로에너지도시, 자원순환, 
고효율 탄소흡수원 확보, 주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중구 2018년 대비 40.0% 에너지 절감 ZEB 건물 확대, 인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스마트농업 
확산, 탄소중립 자가발전 공원 조성

미추홀구 2018년 대비 31.8% 제로에너지 도시, 친환경차 보급, 폐기물 원천감량, 신규흡수원 조성

계양구 2018년 대비 33.5% 탄소중립 마을 조성,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도시숲/학교숲 확대

부평구 2018년 대비 41.5% 친환경보일러 및 절수기기 설치, 빈집정비사업, 자전거 및 PM 이용 
활성화, 재활용 확대

〔표 2-4〕 인천광역시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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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결과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및 성과는 온실
가스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으로 구분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그림 2-10〕 점검 체계 및 주체

-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환경기후정책과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총괄 추진함

- 인천광역시 1개 실, 2개 본부, 7개 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등 직속기관,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 사업 소관부서로 각 담당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및 실적을 총괄부서에 제출

지역 2030년 감축 목표 주요 전략 및 특화사업
강화군 2018년 대비 31.2% 블루카본 확대, 친환경 농업 기술 적용 등

동구 2018년 대비 26.1% 탄소생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시민참여형 탄소중
립 활동 강화, 탄소중립 사업의 지속성 확보

연수구 2018년 대비 30.0%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친환경차 보급, 폐기물 
발생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옹진군 2018년 대비 64.7% 친환경 농축산 기법 확대, 폐기물 감량화, 고효율 탄소흡수원 확충

남동구 2018년 대비 40.1% 신재생에너지 보급강화, 친환경차 보급, 페기물 감량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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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서 작성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환경부 제출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그림 2-11〕 추진상황 점검 세부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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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상황 점검 대상

- 기본계획상 점검사업 172개 사업

• 온실가스 감축대책 5개 부문 77개, 대응기반 강화대책 95개 세부과제

- 2024년도 최종 점검 대상 168개 사업

• 온실가스 감축 대책 79개, 대응기반 강화 대책 89개

• 2024년 제외사업 : 온실가스 감축대책 11개, 대응기반 강화대책 6개

• 2024년 신규사업 : 온실가스 감축대책 13개

온실가스 감축대책
구분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총계

기본계획 점검 대상
(1) 21 15 16 8 17 77

‘24년 제외(2) 2 2 3 1 3 11

신규 사업(3) 1 - 5 6 1 13

‘24년 점검 대상
(1)-(2)+(3) 20 13 18 13 15 7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표 2-5〕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 추진상황 점검대상

대응기반 강화대책

구분 적응 
대책

공유 
재산

국제 
협력

교육· 
소통

녹색 
성장

청정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인력 
양성 법제도 총계

기본계획
점검 대상(1) 27 9 12 15 12 5 6 6 3 95

‘24년 제외(2) - - - 1 - - 4 1 - 6

‘24년 점검 대상
(1)-(2) 27 9 12 14 12 5 2 5 3 8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표 2-6〕 대응기반 강화대책 중 추진상황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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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대응사례 분석

제3장

1. 국외사례

1) 개요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임

❍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특성, 에너지 인프라 등 고유한 여건을 바탕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독일 베를린, 캐나다 벤쿠버, 호주 멜버른, 덴마크 코펜하겐,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주요 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및 정책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 지방정부의 재량권 정도 등을 분석하여 
한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해외 주요도시 사례 분석
(1) 독일 베를린: 기후보호 및 에너지 프로그램 2030(BEK 2030)

❍ BEK 2030(Berliner Energie- und Klimaschutzprogramm)은 과학적 권고와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2018년 1월 베를린 시의회에서 채택되었음

❍ 베를린은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그리고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70%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단계로 갱신되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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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017~2021): 약 100개의 기후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담아, 에너지·교통·
건물·도시개발·경제·가계 및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₂ 감축을 추진. 핵심감축 
수단은 전력·열·연료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확대 등임 

- 2단계 (2022~2026): 2022년 12월 20일 베를린 상원이 2022~2026 이행 단계를 
위한 BEK 2030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건물·교통·경제 분야별 부문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정량적 목표와 지표, 
이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의됨

❍ 시민 참여 프로세스: 2022년 4~6월, 무작위로 선발된 베를린 시민 100명이 8회의 
과학적으로 지원된 회의를 통해 기후보호 과제를 논의하고 상원에 47개의 구체적인 
행동 권고안을 제출

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1990년 대비 70% 온실가스 감축
• 204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

에너지 •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의 완전한 퇴출 및 폐열 회수 기반 지역 난방 전환

건물 • 「베를린 태양광법」에 따른 모든 신축/개보수 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교통 • 자전거 도로망 2,400km 확충
• 공공 교통수단의 100% 전기화 추진

적응전략 • ‘Sponge City’ 전략을 통한 투수성 지면 확대
• 도심 열섬 완화 녹지 조성

자료(출처): Berlin State Government (2021)

〔표 3-1〕 독일 베를린 ‘기후보호 및 에너지 프로그램 2030’ 개요

❍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규제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략을 구분할수 있음

❍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건물 부문에서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제한함

- 교통 부문에서는 환경 구역(LEZ)을 운영하여 노후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환경부문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자원 순환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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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 태양광 설치 의무화: 'Solar Act Berlin'에 의거, 모든 신축 및 대형 개보수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부여.
• 에너지 성능 표준: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KfW) 미달 시 준공 및 임대 제한.

교통
• 저배출 구역 주차 제한: 도심 내 특정 구역에 고배출 차량의 진입 및 주차 권한을 

제한.
• 무배출 차량 할당: 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구매 시 100% 전기차 도입 의무화.

에너지 • 석탄 발전 퇴출: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조기 폐쇄 규정 시행.

환경 • 건설 폐기물 규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
• 스펀지 시티 의무: 신규 개발 시 빗물 투수 면적 확보 의무화.

인센티브 
정책

건물
• IBB 기후 보호 대출: 에너지 리모델링 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목표 효율(KfW 

40 등) 달성 시 **대출 원금의 일부를 탕감(상환 보조금)**해 주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교통 • 전기 화물차 보조금: 전기 화물차 및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 모빌리티 허브 지원: 대중교통 환승 거점 내 친환경 수단 이용 편의 시설 확충 지원.

에너지 • 재생에너지 보조: 태양광 설치비 및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환경 • 녹화 사업 지원: 옥상 및 벽면 녹화 참여 시 공사비의 최대 50% 보조.
• 순환경제 지원: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R&D 및 창업 자금 지원.

자료(출처): Berlin State Government (2021)

〔표 3-2〕 베를린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건물부문에서는 'IBB 기후 보호 대출'을 통해 노후 주택의 에너지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

- 추가적으로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참여 시 설치비의 최대 50%를 직접 지원하여 
민간 참여를 독려함

- 수송부문에서는 전기 화물차 도입 기업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함 

(2) 캐나다 벤쿠버: 기후비상사태 실행계획(CEAP)

❍ 2019년, 밴쿠버 시의회는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에 대응하여 
만장일치로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해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로드맵인 CEAP(Climate 
Emergency Action Plan)이 수립되었음 



36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CEAP는 2007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오염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장 큰 배출원인 건물(57%)과 교통(38%)에 집중하는 
계획임

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2007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 천연가스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전기 히트펌프 및 하수 열회수 방식의 지역난방으로 전면 
교체

건물 • 제로이미션빌딩 조례를 통해 모든 신축건물의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 급지

교통 • 15분 도시' 컨셉을 도입하여 도심 내 이동의 2/3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환경 • ‘Rain City Strategy’를 통해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수자원 관리 효율화

자료(출처): City of Vancouver (2020)

〔표 3-3〕 캐나다 벤쿠버 ‘기후비상사태 실행계획’ 개요

❍ 건물과 교통 부분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4가지 핵심 조치가 선정됨

- 2025년까지 도심 핵심지역에 교통혼잡요금제 도입 

- 도시 전역 주차 프로그램 확대 및 고가 내연기관 차량에 탄소 부담금 부과

- 기존 건물의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건물별 탄소배출 한도 설정

- 도시 전역 교통수요관리 실행계획 수립(재택·유연근무 장려 포함)

❍ CEAP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억 캐나다달러(약 3억 8천만 미국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술·행동 변화로 2030년까지 주민과 기업이 약 10억 캐나다달러
의 순편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

❍ 현재의 CEAP 조치들이 BC 주의 Clean BC 공약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2030년을 위한 새로운 
기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제3장 2035 NDC 대응사례 분석  37

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에너지

• 가스 연결 금지: '제로이미션빌딩 조례'에 따라 신축 건물의 천연가스 난방 및 
취사 시설 연결을 단계적으로 금지.

• 내재 탄소 규제: 건축 자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

교통
• 저배출 구역 주차 제한: 도심 내 특정 구역에 고배출 차량의 진입 및 주차 권한을 

제한.
• 무배출 차량 할당: 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구매 시 100% 전기차 도입 의무화.

환경

• 일회용품 전면 금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판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

• 녹지 확보 의무: 개발 부지 내 일정 비율 이상의 수목 피복 및 도시 숲 조성 
의무.

인센티브 
정책

건물/
에너지

• CleanBC 보조금: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2,000달
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

• 단열 리모델링 지원: 기존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지원.

교통
• 충전기 설치 환급: 민간 건물 및 공동 주택 내 충전 인프라 설치 시 비용 일부 

환급.
• 자전거 도로 확충: 대규모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을 통한 무배출 이동 지원.

환경 • 도시 농업 지원: 커뮤니티 가든 및 옥상 텃밭 조성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
• 수자원 관리 지원: 빗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 가구에 세제 혜택 제공.

자료(출처): City of Vancouver (2020)

〔표 3-4〕 벤쿠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신축 건물의 천연가스 연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해 에너지원을 전기로 강제 전환

- 저배출 구역 내 화석연료 차량의 주차 권한을 제한

- 공공장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함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Clean BC'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 시 최대 
1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건물 외벽 단열 개선 시 면적당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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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멜버른: 기후변화 감축 전략(Cl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y 
to 2050, Melbourne Together for 1.5℃)

❍ 멜버른 시의 기후변화 감축 전략(Cli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y to 2050)은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수립되었음

- 이후 시의회가 기후·생물다양성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략 이행이 더욱 가속화됨

❍ 멜버른 시는 2030년까지 도시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CMS 2050의 핵심 추진 분야는 총 4가지임

- 에너지 분야(MREP:Melbourne Renewable Energy Project)

• 2017년 호주 최초로 멜버른 시가 주도하여 지방정부·대학·기업이 연합, 신규 건설된 
풍력발전 단지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MREP 1을 출범함

• 이 협약을 통해 연간 88GWh의 전력을 구매하며, 쇼핑센터 14곳, 오피스 빌딩 9곳, 
대학 캠퍼스 7곳, 제조시설 4곳 등에 공급하는 중

• MREP 덕분에 멜버른은 호주 수도권 지자체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도시가 되었으며, 시청, 은행 지점, 대학, 가로등 전체가 풍력 전기로 가동

- 건물 분야

• 멜버른 시는 2012년부터 자체 운영에 대해 호주 Climate Active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년 배출 감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 중임

•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건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Green 
Lease), 중간 규모 상업건물의 탄소중립 준비 개보수 사업, 지속가능한 건물 설계·시공·개
보수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환경(Urban Forest Strategy)

• 2012년 시작된 20년 장기 계획으로, 3,0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도시 수목 피복률을 
기존 20%에서 2040년까지 40%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전략 기간 동안 42,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임

• 2012년 당시 멜버른 시의 공공 공간 수목 피복률 기준선은 22%였으며, 매년 최소 
3,000그루씩 식재하는 방식으로 2040년 40%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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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녹화와 투수성 확보를 위해 공원 확장 및 가로 경관 사업을 통해 3,500㎡ 이상의 
녹지를 확충

- 교통

• Transport Stragety 2030을 통해 자전거 도시 전환, 도로 공간 재배분, 도심 통과 
차량 감소, 대중교통 우선, 리틀 스트리트 보행자 구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중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극단적 폭염, 강우 강도 증가, 폭풍, 강수량 감소, 해수면 상승, 
가뭄 등 다양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우수 수확, 물 재이용, 
도시 냉각 등을 통해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도시 전력 수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 204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

에너지 • MREP(멜버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자체와 기업이 연합하여 재생에너지 단지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건물 •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공개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Green Lease' 제도 활성화.

교통 • Transport Strategy 2030을 통한 저탄소 교통전략 확산

환경 • 'Urban Forest Strategy'를 통해 2040년까지 수목 피복률을 40%로 확대하여 도시 
온도 4도 저감 목표

자료(출처): City of Melbourne (2020

〔표 3-5〕 호주 멜버른의 ‘기후변화 감축 전략’ 개요

❍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멜버른은 상업 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탄소 감축을 
연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음

- 건물 분야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정부 기준(NABERS)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특히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기 전까지 신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함

- 교통 분야에서는 도심 중심부인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내의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대형 화물차의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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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 단지에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도 함

- 환경 및 폐기물분야에서는 '그린 인프라 조례'를 통해 모든 신축 상업용 건물은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식생으로 채워야 하며, 빗물 저장 시설 설치를 의
무화

-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분리 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립지 
반입을 금지합함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환경 업그레이드 금융 (EUF): 건물주가 단열, 태양광 패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업그레이드 공사를 할 때 초기 비용 없이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델임

• 특이점은 대출 상환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시 정부에 지방세(Rates)와 합산하여 납부한다
는 것임

• 건물 매각 시에도 상환 의무가 건물에 귀속되어 자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주며, 
임대인이 공사비를 내고 임차인이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보는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

- 멜버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MREP): 지자체가 단독으로 재생에너지를 사기보다 
지역 내 대형 은행, 대학, 우체국 등과 연합하여 '구매력'을 키우는 방식임

• 이를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기업은 시장가보
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청정 전력을 공급받는 혜택을 누림

- 녹색 인프라 보조금: '옥상 녹화(Green Roof)' 및 '수직 정원' 설치 시 총 비용의 
최대 50%를 직접 지원

•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완료한 기업에게는 공공 조달 입찰 시 가점과 함께 시 유휴 
부지 활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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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 상업 건물 에너지 등급 공개 및 임대 제한(MEPS)

교통 • 도심 주차장 폐쇄 및 화물차 진입 제한 구역 설정
• 신축 건물 주차장 설치 상한제 적용

에너지 • 화석연료 발전 비중 단계적 축소 의무

환경 • 개발 시 수목 피복 및 옥상 녹화 의무화
• 사업장 폐기물 매립 금지 및 분리수거 강제

인센티브 정책

건물 • EUF(지방세 합산 방식) 리모델링 금융 지원

교통
•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및 보행자 우선 지구 인프라 지원
• 공공/민간 충전 인프라 설치비 지원
• 전기차 전환 운영사 재정 보조

에너지 • MREP(공동 구매)를 통한 재생에너지 장기 저가 공급

환경 • 녹색 지붕/수직 정원 설치비 50% 보조금 지급
• 바이오가스 및 자원 순환 스타트업 R&D 지원

자료(출처): City of Melbourne (2020)

〔표 3-6〕 멜버른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4)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계획 로드맵(2021-2035)

❍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목표로 기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35년까지 ‘기후 긍정성(Climate Positivity)’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까지는 전력과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2050년까지는 
모든 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로드맵에서는 크게 규제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략을 구분할수 있음

❍ 먼저 규제수단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건물·에너지 부문에서는 모든 신축 건물에 탄소배출 제로 기준(패시브하우스 등)을 
적용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건물은 
일정 기준 이상의 개보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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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25년：세계 최초 탄소중립 수도 달성 목표
• 2035년：기후 긍정성(Climate Positivity) 실현(배출보다 흡수가 많은 도시)
• 2050년：화석연료 완전 퇴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소비 감축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Energy Leap’ 프로젝트)
• 난방 소비 20% 감축, 기업 및 서비스업 전력 소비 20% 감축, 가정 에너지 소비 10% 

감축
•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난방 100% 탄소중립화(2025년까지)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확대(560MW 목표)
• 폐기물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 생산(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플라스 폐기물 분리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 대중교통 및 자전거 활성화(전체 이동의 75%를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충당)
• 전기·수소버스 도입 및 크루즈 선박 육상 전력 공급
• 차량 속도 제한 강화(50km/h → 40km/h)

공공부문 탄소 
감축

•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 40% 절감 (2010년 대비)
• 공공차량 전기·수소 전환(100% 친환경 차량 도입)
• LED 가로등 도입으로 전력 소비 50% 절감

탄소포집 및 저장
(CCS)

• 폐기물 소각장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CCS 기술 적용
• CO₂를 포집 및 저장하여 기후 긍정성 실현

정책실행 현황
(2022년)

• 2010년 대비 74% 탄소 배출 감축
• 소비 기반 배출(CBE) 감축 도입(주민들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50% 감축 목표)

2050년 
최종 목표

• 모든 전력·난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 산업 및 건설 부문 화석연료 완전 중단
• 탄소배출 없는 도시 시스템 구축

자료(출처): City of Copenhagen(2020). City of Copenhagen(2023). City of Copenhagen(2024)

〔표 3-7〕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계획 로드맵(2021-2035)’ 개요

- 지역난방(District Heating) 시스템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
고 있음

- 교통부문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며, 전기·수소차충전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또한 특정 지역을 환경구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대해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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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정부 조달 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함 

- 이를 통해 시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건물·에너지 부문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태양광 패널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함

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및 에너지 
규제

• 신축 건물 탄소배출 제로화(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 패시브 하우스 기준 적용)
• 기존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의무화(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건물 대상 리노베이션 

의무 부여)
• 지역난방(District Heating) 의무화(탄소중립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

교통 및 
모빌리티 규제

• 도심 내 화석연료 차량 운행 제한(단계적 시행,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금지 
예정)

• 환경존(Environmental Zone) 강화(특정 지역 내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운행 
금지)

• 전기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화

산업 및 기업 
규제

• 기업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 고탄소 산업 시설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확대

폐기물 및 
자원순환 규제

• 일반 가정 및 기업의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 플라스틱 및 유기 폐기물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재활용 비율 확대)

공공부문 규제 • 공공기관 전력 100% 재생에너지 의무화
• 공공조달 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

인센티브 
정책

건물 및 에너지 
지원

• 에너지 효율화 리노베이션 보조금 지원(기존 건물의 단열, 창호 교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 지원)

• 태양광 패널 및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제공
• 지열 및 히트펌프 설치 시 세금 감면

친환경 모빌리티 
지원

•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차량 가격의 일부 지원)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및 무료 충전 인프라 확대
• 자전거 인프라 확장 및 자전거 구매 보조금

산업 및 기업 
지원

• 탄소저감 기술 개발 기업 대상 세금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 우선권 부

폐기물 및 
자원순환 지원

• 재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순환경제 기반 스타트업 지원

자료(출처): City of Copenhagen(2020). City of Copenhagen(2023). City of Copenhagen(2024)

〔표 3-8〕 코펜하겐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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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열 및 히트펌프 설치 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계되면서도, 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충전소 설치 지원, 자전거 구매 지원과 자전거도로 확충 
정책을 추진하며, 저탄소 기술 및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R&D) 지원, 공공조달 우선권을 부여함. 

- 바이오가스·재활용 사업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순환경제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코펜하겐시가 독자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임

(5) 일본 도쿄: Zero Emission Tokyo(Carbon Half 2030)

❍ Zero Emission Tokyo 전략은 2050년까지 CO₂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행동 계획으로, 2019년 12월 발표되었음 

❍ CO₂ 감축을 위한 완화 조치와 기후변화 영향을 피하고 줄이기 위한 적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음

❍ 도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 감축(Carbon Half)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높이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했음 

❍ 6개 분야, 14개 정책을 선정했으며, 2050년까지의 비전과 2030년까지의 달성 
목표, 82개 구체 행동을 포함한 17개 주요 목표를 정의함

- 6대 분야는 에너지, 건물 도시 인프라, 교통 도시 인프라, 자원·산업, 기후변화 적응, 
참여·사회 시스템 혁신으로 구분됨

• 에너지 분야는 도쿄도(TMG) 산하 모든 시설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1.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며,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소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CO₂-프리 수소를 탈탄소 사회의 핵심 축으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전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건물분야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제로이미션 
빌딩 실현을 추구하며,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가전 교환 촉진을 위해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Tokyo Zero Emission Points)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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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2010년 4월 1일 시행된 도쿄 캡 앤 트레이드 프로그램은 대형 상업·산업 
건물의 CO₂ 감축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권 거래제임

• 교통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도쿄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ZEV(무배출 차량)로 전환하
고, 2030년까지 신규 가솔린 전용 승용차(ZEV 및 HEV는 가능) 판매를 100% 폐지하며, 
무배출 버스 300대 이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 EV 급속 충전기 1,000기, 
수소 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함

• 자원·플라스틱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아, 도쿄 역외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후변화 적응에서는 극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도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건강·농업·수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조치를 추진

• 사회 시스템 혁신·참여분야에서는 도쿄도 단독으로는 제로이미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 하에, 도쿄 시민·기업·단체 전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RE100 행동 회의 등 
선진 기업·NGO·지방정부와의 폭넓은 연대를 추구

❍ 이를 위해 1단계는 1.5°C 억제 노력, 2단계는 기후 위기 인식 하의 에너지 효율·재생에
너지·ZEV 도입 가속화, 3단계는 탈탄소화 본격 추진과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3단계로 로드맵을 구성

- 한마디로, Zero Emission Tokyo 전략은 세계 최대 메가시티 중 하나인 도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건물·교통·자원 전 분야에 걸쳐 수립한 종합 기후행동 계획임

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200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
•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

에너지 • 신축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0%까지 확대
• 수소에너지 인프라 확대

건물
• 세계 최초 도시형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통한 대형 건물 배출량 직접 규제
• 현재 4차 이행 기간이 진행 중이며, 건물은 기준연도 대비 50%, 산업시설은 48% 감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35년까지는 2000년 대비 60% 이상 감축을 목표

교통 • 2030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ZEV 및 HEV 허용)
• 2050년 도쿄에서 운행되는 모든차량을 ZEV로 전환

환경 • 폐기물 소각 시설의 에너지 회수 극대화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체계 구축

자료(출처):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2)

〔표 3-9〕 일본 도쿄 ‘Zero Emission Tokyo’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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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건물 부문에서는 대형 건물 배출권 거래제, 신축 주택 태양광 의무화등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ZEV 판매 비중 100% 권고, 경유차 진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 부문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보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이 진행 중에 있음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 포인트 제도, 중소기업 설비 교체 저리 융자 등의 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추가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문에서는 순환경제 R&D 보조금, 친환경 건물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 신축 주택 태양광 의무화: 2025년부터 대형 주택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신축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교통
• ZEV 판매 목표 권고: 2030년까지 도쿄 내 신규 승용차 판매의 100%를 무배출 

차량(ZEV)으로 전환하도록 제조사에 강력 권고 및 실적 공표 
• 경유차 운행 규제: 배출가스 기준 미달 경유차의 도심 주행 및 진입 제한

에너지 • 도시형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연간 에너지 사용량 1,500kL 이상 대형 
건물에 탄소 배출 총량 제한 및 초과 시 배출권 구매 강제

환경
• 사업장 폐기물 보고 의무: 대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계획 보고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조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분리 배출 점검 강화 

인센티브 
정책

건물 •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교체 시 저리 융자 및 기술 
컨설팅 제공 [근거: TMG Support for SMEs]

교통
• ZEV 구매 추가 보조금: 전기차(EV), 수소차(FCV) 구매 시 국가 보조금 외에 도쿄도 

차원의 독자적 추가 보조금 지급
• 수소 스테이션 인프라: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 지원 

에너지 • 도쿄 제로 에미션 포인트: 고효율 가전 및 냉난방기 교체 시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 지급

환경

• 순환경제 혁신 지원: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및 바이오매스 활용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용적률 인센티브: 일정 수준 이상의 옥상 녹화 및 친환경 설비 도입 시 건물의 용적률 
완화 혜택 부여

자료(출처):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2)

〔표 3-10〕 도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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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파리
① 파리 기후계획(2024-2030)

❍ 파리는 2020년 개정된 ‘The Paris Climate Plan(2024-2030)’을 통해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15분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구분 유형 세부내용

목표 2050년까지 탄소중
립

• 온실가스 배출 100% 감축
• 에너지 소비량 50% 감축(2030년까지)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2050년)

교통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 ‘15분 도시’ 계획: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설계
• 내연기관 차량 제한: 2024년 디젤차량 금지, 2030년 휘발유 차량 금지
• 전기차 충전소 확대: 2030년까지 70,000개 충전소 설치
• 대중교통 친환경화: 2030년까지 버스 100% 전기 수소차 전환, 지하철 

노선 확장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리노
베이션

•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단열 보강, 탄소배출 저감
• 신축 건물 탄소배출 제로 기준 적용
• 태양광 패널 설치: 2030년까지 공공건물 옥상 100% 설치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 태양광 지열 풍력 발전 확대
•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 효율적 분배

환경정책 녹지공간 확대 및 폐
기물 감축

• 도시 숲 조성
• 녹색지붕 프로젝트: 건물 옥상, 녹지화
• 폐기물 50% 감축,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정책

예산 및 투자 2020-2030 총 450
억 유로 투자

• 교통 인프라(150억 유로: 전기차 대중교통 전환
• 건물 리노베이션(200억 유로): 에너지 효율개선
• 녹색 도시 및 환경정책(100억 유로)
• 재생에너지 확대(50억 유로)

기대효과 탄소배출 저감 및 지
속가능한 도시 조성

•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 대기질 개선 및 도심 온도 2-3도 감소
• 유럽 내 대표적인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

자료(출처): City of Paris(2024)

〔표 3-11〕 프랑스 파리 ‘파리기후계획(2024-2030)’ 개요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4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도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로 확대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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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리는 교통·건물·에너지·녹지 공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유로(약 71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150억 유로는 친환경 대중교통 및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계획임 

❍ 프랑스 파리는 규제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을 강제하는 한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교통, 건물, 에너지, 환경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파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정부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면, 일부 정책이나 제도는 중앙정부
와 연계되어 있고, 폐기물 등 환경관리 분야 등은 파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규제 측면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 금지는 중앙정부의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신축건물 탄소중립 기준 적용, 공공건물 
태양광 패널설치 의무화는 중앙정부의 G등급 주택임대 금지(2025년),신축 건물 
RE100 기준 적용과 연계되어 있음

- 석탄·가스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전환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법, 국가 
저탄소전략, 다년간 에너지계획,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제, 석탄발전소 2027
년까지 폐쇄와 연계되어 있음

-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교통부문 중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중앙정부의 전기차 
지원과 연계되어 있으며, 건물부문의 건물 단열·리노베이션 보조금 지급, 재생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효율 건물 세금감면 혜택은 중앙정부의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리노베이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에너지부문은 중앙정부의 산업부문 탈탄소화 지원,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
며, 친환경제품 사용은 중앙정부의 녹색금융(그린라벨링 금융상품 도입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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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교통
• 내연기관 차량 운행 금지(2024년 디젤 차량, 2030년 휘발유 차량 전면 금지)
• 도심 내 저배출구역(LEZ: Low Emission Zone) 확대(고배출 차량 진입 제한) 
• 탄소세(Carbon Tax) 강화(고배출 차량 및 산업에 추가 세금 부과)

건물
•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 개선 필수) 
• 신축 건물 탄소중립 기준 적용(탄소배출 제로 건축자재 사용) 
• 공공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에너지
• 2050년까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 전면 금지
• 석탄·가스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로 전환
• 대형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환경
• 도시폐기물 감축 50% 목표(기업 및 가정의 쓰레기 감축 의무)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식당, 카페, 마트 등)
• 녹색지붕(Green Roof) 설치 의무화(신축 건물 옥상 녹지 조성 필수)

인센티브 
정책

교통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최대 7,000유로 지원)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가정·공공시설 충전소 확대) 
•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보조금(최대 500유로 지원) 
•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무료화 확대

건물
• 건물 단열·리노베이션 보조금 지급(에너지 절약형 건물 개보수 시 지원) 
•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지원(태양광·지열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시 최대 30% 보조) 
• 에너지 효율 높은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에너지
•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금감면 및 투자지원
• 개인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정부 보조금 지원
• 친환경 기업에 저금리 대출 및 재정 지원 제공

환경
• 친환경 제품 사용 기업에 세금 감면
• 탄소배출량 감축 기업에 탄소 크레딧 제공
• 도시녹화사업 지원(옥상·공원 조성 시 보조금 지급)

자료(출처): City of Paris(2024)

〔표 3-12〕 파리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7) 영국 런던: 가속화된 녹색 경로(Accelerated Green Pathway)

❍ 2018년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이 런던 환경 전략과 1.5°C 기후행동계획
을 발표했고, 이후 기후 위기의 긴박성을 인식해 탄소중립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30년으로 20년 앞당김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lement Energy에 4가지 탄소중립 경로 분석을 의뢰했고, 
시장은 그 중 Accelerated Green Pathway를 최적 경로로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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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ed Green Pathway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8% 배출량 감축(잔여 
배출량 22%)을 달성하고, 2037년에는 잔여 배출량 10%, 2050년에는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30년의 잔여배출량 22%의 경우 주로 건물의 가스 사용, 내연기관 차량, 전력배출 
등에 의해 구성되나, 이러한 부분을 Carbon Offset으로 처리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겠
다는 목표임

❍ 본 전략에서는 건물, 교통,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IPPU), 폐기물, 농업·산림·기타 토지
이용(AFOLU) 등의 부문을 포함하여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런던 배출량의 95%는 건물
과 교통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어 세부 감축방향은 두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음

- 건물부문에서는 건물의 전체 열수요를 약 40%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0만 
가구 이상과 25만 개 비주거 건물의 단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2030년까지 히트펌프 220만 대 보급과 46만 개 건물의 지역난방 네트워크 
연결이 요구되고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가솔린·디젤 차량 주행 거리를 2019년 대비 27% 
감축하고, 화석연료 승용차·밴의 신규 판매를 2030년까지 전면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1990년 대비 78% 온실가스 감축+잔여배출량 22% offset 처리
• 2050년: 94.5% 온실가스 감축+잔여배출량 5.5% offset 처리

에너지 • 화석 연료 난방의 히트펌프 전환
• 재생에너지 직접조달 체계 구축

건물 • 공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Retrofit Accelerator)
• 건물의 탄소중립 표준기준 적용

교통 • 초저배출구역(ULEZ) 런던 전역 확대
• 혼자통행료 부과 강화

환경 • 2050년까지 도시 면적 50% 녹지화
• 자연기반 탄소 흡수원 확대

자료(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Greater London Authority (2022)

〔표 3-13〕 영국 런던 ‘기후 비상사태 대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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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런던 교통 전략상 2041년 목표인 대중교통·보행·자전거 통행 비율 80%를 
2031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추진

- Accelerated Green Pathway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네트워크·교
통 인프라에 최소 750억 파운드, 2050년까지 총 1,080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런던 시 단독이 아닌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조달할 
계획임

❍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교통 부문은 초저배출구역(ULEZ)을 런던 전역으로 확대하여, 배출 기준(Euro 4~6)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진입할 경우 매일 12.5파운드(약 2만 원)의 분담금을 부과

- 또한 도심 중심부 진입 시 '혼잡 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추가로 부과하여 
차량 유입을 억제

- 건물의 경우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중립 표준(Net Zero Carbon Standard)'을 
준수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 시 현장에서 탄소 감축이 불가능할 경우 부족분만큼의 
탄소 상쇄 분담금을 시에 납부해야 함

-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부터 신규 화석연료(가스) 보일러 설치를 제한하며, 대규모 
상업용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공공에 보고할 의무지게 됨

- 환경부문에서는 건설 현장 폐기물의 9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자원 순환 
규정도 시행 중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교통 부문에서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전환하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최대 2,000~9,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 지원금(Scrappage Scheme)'을 운영

- 건물 및 에너지의 경우 'Retrofit 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의 단열재 보강 및 고효율 창호 교체 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

- 또한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 시 정부 보조금과 연계하여 설치비를 지원

- 환경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도시 면적의 50%를 녹지화하기 위해 민간 건물의 옥상 
녹화나 포켓 공원 조성 시 세제 혜택과 'Green City Fund'를 통한 보조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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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 신축 건물 탄소중립 표준 준수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보고 의무화

교통 • 초저배출구역(ULEZ) 분담금 부과
• 혼잡통행료 징수

에너지 •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 제한
• 건설 폐기물 재활용

환경 • 대규모 개발 시 탄소 상쇄 분담금 납부 의무

인센티브 
정책

건물 • Retrofit Accelerator 기반 주택 단열 보조금

교통 • Scrappage Scheme 기반 노후차 폐차 지원금

에너지 • 히트펌프 교체 보조금,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환경 • Green City Fund를 통한 도심 녹화 사업비 지원
자료(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 (2021), Greater London Authority (2022)

〔표 3-14〕 런던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8) 노르웨이 오슬로: Climate Budget & Strategy 2030)

❍ 오슬로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기후예산(Climate Budget)을 도입했음 

- 재정 예산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산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도구로, 
2009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 95%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

- 기후예산이 도입된 이유는 기후행동계획이 관료주의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음 

❍ 오슬로 기후 전략 2030의 5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목표 1.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 대비 95% 감축 (2023년 중간 목표 
52%)

- 목표 2. 자연환경을 관리하여 식생·토양의 자연 탄소 흡수원을 보전하고, 2030년까지 
산림·식생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

- 목표 3. 2030년까지 오슬로 총 에너지 소비량을 2009년 대비 10% 감축

- 목표 4.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2100년까
지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

- 목표 5. 2030년까지 오슬로가 시 경계 외부에서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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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예산은 재정 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시 기관이 기후 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각 부서별 배출 감축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고, 재정부서에 기반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감축 이행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부문별 주요계획은 아래와 같음

- 교통 부문은 오슬로 전체 배출량의 61%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은 승객 수송, 나머지 
절반은 화물·건설 관련 수송에서 발생함

-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통행량을 3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젤 차량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변동형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바이오가스·
무배출 대형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제공하며, 공공 버스·트램·페
리의 전동화, 민간 배달 차량 및 대형 건설 장비의 전동화를 공공 조달과 인센티브를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 중임

- 건물 부문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건설 현장을 무배출(zero-emission)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건물 신축·개보수 시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역 최대 잠재력을 가진 조치로 평가

- 에너지·폐기물 분야에서는 클레메츠루드(Klemetsrud) CCS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수단인데, 2027년 완공 예정인 클레메츠루드 폐기물 소각·에너지 발전소는 오슬로 
전체 배출량의 17%를 담당하며, 세계 최초의 전규모 탄소포집·저장(CCS)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로 연간 40만 톤의 CO₂를 포집할 수 있음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직접 배출량을 30% 감축했으며, 현재 채택된 조치들이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약 63%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오슬로의 기후예산 모델은 노르웨이 내 약 200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고 있으며, 
런던·뉴욕·뭄바이 등 12개 도시가 C40 기후예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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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2009년 대비 95%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 폐기물 소각장 CCS 도입 및 바이오가스 난방 시스템 확대.

건물 • '무배출 건설 현장' 의무화 및 화석 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 전면 금지.

교통 • 2030년까지 모든 시내 버스, 페리, 건설 장비의 무배출화 달성.

적응전략 • 자원 순환 기반의 폐기물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도시 녹지 관리.

자료(출처): City of Oslo (2020), City of Oslo (2021)

〔표 3-15〕 노르웨이 오슬로 ‘기후예산 및 전략 2030’ 개요

❍ 먼저 규제수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건물 규제: 무배출 건설 현장(Zero-emission Construction Sites) 의무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 사업은 전기 굴착기 등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교통 규제: 도심 내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노상 주차 공간을 대폭 제거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거리를 조성

- 또한 2025년부터는 모든 신규 승용차와 경화물차의 배출가스 제로 의무화

- 에너지 및 환경 규제: 건물 내 화석연료(석유 및 가스) 기반 난방 기구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

- 산업 및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를 의무화하여 지역 난방에 재공급하도록 
규정

❍ 인센티브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교통 인센티브: 전기차(EV)에 대해 시영 주차장 이용료 최대 50% 감면, 버스 전용 
차로 진입 허용, 통행료 면제 또는 대폭 할인을 제공

- 또한 물류 기업이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에너지 및 건물 인센티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지원: 폐기물 소각장(Klemetsrud)에 
CCS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시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 실증

-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진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열재 교체 비용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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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센티브: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혁신 보조금을 지급

-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옥상 녹화나 하천 복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토지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

구분 유형 세부내용

규제정책

건물 • 무배출 건설현장 의무화
• 향후 민간까지 확대 예정

교통 • 도심 내 차량 진입 금지 구역 설정
• 노상 주차 공간 대폭 제거

에너지 • 건물 내 화석연료 기반 난방 기구 사용 전면 금지

환경 • 산업 및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 의무화

인센티브 
정책

건물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 단열재 교체비용 보조금 지원

교통
• EV 혜택 확대(주차장 요금 최대 50% 감면, 버스 전용 차로 진입 허용, 통행료 

면제 및 대폭 할인 제공)
• 물류 기업의 전기 화물차 전환 보조금 지원

에너지 • 탄소포집 및 저장(CCS) 지원, 폐기물 소각장 CCS 설비 구축

환경 •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혁신 보조금을 
지급

자료(출처): City of Oslo (2020), City of Oslo (2021)

〔표 3-16〕 오슬로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① 기후계획 로드맵(2020~2050)

❍ 암스테르담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도시 차원의 기후계획을 수립하였으
며, 2030년 중간 목표로 온실가스 55% 감축을 설정함.

❍ 순환경제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건물·교통·산업·항만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은 규제 중심의 에너지·건물 정책과 투자·보조금 기반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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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목표 및 실행내용
탄소중립 

목표
• 2030년 : 온실가스 55% 감축
• 2050년 :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건물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천연가스 사용 단계적 중단
• 신축 건물 에너지중립 기준 의무화

재생에너지 • 태양광·풍력 확대 및 공공·민간 건물 설치 의무화

교통 • 2030년 도심 교통수단 무배출화
• 주차공간 축소 및 자전거 이용 확대

산업항만 • CCUS 도입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이행관리 • 기후예산(Climate Budget) 제도 도입
자료(출처): City of Amsterdam(2019a), City of Amsterdam(2019b)

〔표 3-17〕 암스테르담 기후계획 주요 내용

❍ 규제정책 주요 내용

- 건물·에너지 부분에서는 신축 건물 에너지중립 기준 의무화, 기존 건물의 단계적 
천연가스 사용 중단 등이 실행되고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도심 차량 이용 억제 및 무배출 교통수단 전환

- 산업·항만부분에서는 대규모 배출시설 감축 의무 부과가 시행 중에 있음

❍ 인센티브 정책 주요 내용

- 건물·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비용 지원 중에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풍력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등이 실시되고 있음

구분 유형 규제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연도

규제정책

천연가스 사용
금지

2040년까지 모든 건물에서 천연가스 
사용 중단 주거 및 상업 건물 2040년까지 

단계적 시행

배출가스 차량
도심 진입 제한

2030년부터 모든 차량을 배출가스 
없는 차량으로 전환

모든 자동차 및 
대중교통 수단 2030년

신축 건물 에너지 
중립 의무화

신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 중립 
건축(ENG)’ 기준 적용 모든 신축 건물 2020년부터 

적용

화석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 금지

신규 건물에 화석연료 기반 난방 설치 
금지

신규 주택 및 상업 
건물

2021년부터 
시행

〔표 3-18〕 암스테르담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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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규제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연도

주차 공간 축소 연간 1,300개 주차 공간 폐지하여 
자동차 이용 감소 유도

도심 내 자동차 
이용자

2019년부터 
지속 추진

전력 소비 규제 대형 건물 및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제한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상업용 건물 및 
데이터센터

2022년부터 
시행

친환경 물류 규제 도심 내 화물차 운행 제한 및 전기화물차 
전환 유도 물류·운송 기업 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인센티브 
정책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주택 및 건물 단열 개선, 창호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택 소유자 및 기업 지속 운영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보조금

태양광 패널 및 소형 풍력 터빈 설치 
비용 지원 주택 및 건물 소유주 2030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최대 6,000유로) 개인 및 기업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공공 및 민간 충전소 설치 비용 지원 주차장 운영업체, 

기업 및 개인 지속 운영

자전거 이용 
장려금

전기자전거 및 일반 자전거 구매 보조금 
제공 시민 및 기업 2025년까지

친환경 기업 
세제 혜택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및 친환경 
건축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제공 기업 및 건설사 지속 운영

혁신기술 
연구 지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 기업에 연구 
개발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2030년까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 공사 및 전기료 지원 저소득측 가구 지속 운영

자료(출처): City of Amsterdam(2019a), City of Amsterdam(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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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현황
(1) 2035 NDC 수립동향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제적 약속임

❍ 각 당사국은 이전 목표 대비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됨

- 한국은 2021년 12월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유엔에 제출함

-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 2035 NDC를 새롭게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2024년부터 2035 NDC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자료(출처): 환경부(2025)

〔그림 3-1〕 2035 NDC 및 대국민 공개논의과정 현황 

- 한국의 2035 NDC 및 공론화 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2025년 9월 19일~10월 2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 6회 개최

• 2025년 11월 6일: 최종안 공청회 개최

•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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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최종 심의·의결

• 2025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 COP30에서 공식 발표

• 2025년 연내: 유엔에 공식 제출 완료

❍ 최종 확정 목표
-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 톤CO₂eq)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으로 최종 

확정됨

- 2018년 기준 순배출량 742.3백만 톤에서 하한 목표(53%) 기준 2035년 순배출량을 
348.9백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

- 목표 설정 시 고려 요소

•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전 지구적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감축 가속화 필요성 반영

• IPCC 권고 수준: 상한 목표(61%)는 IPCC 권고 수준(61.2%)을 반영하여 설정됨

•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목표 상향

• 미래세대 감축 부담: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반영

• 산업계 여건: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및 감축 기술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고려

❍ 한편, 이번 2035 NDC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처음으로 범위형 목표를 도입했다는 점임
- 범위형 목표 채택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 2030 NDC가 단일 수치(40%)로 제시된 

것과 달리,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범위형 목표를 채택함

•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과 동일한 방식의 범위형 목표 수립 방식을 적용함

- 하한 목표 (53%)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선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실질적 
의무 목표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등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 하한 목표 달성 시 2035년 순배출량 목표치는 348.9백만 톤임

-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 0) 목표 시점까지의 선형 감축 
경로 위에서 결정된 수치임

- 다음으로 상한 목표 (61%)의 의미는 정부 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 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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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권고 수준(61.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후 R&D 로드맵 등 정책 지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하였음

•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 규제에는 하한선을 적용하되, 정책 지원에는 상한선을 활용하는 
이원적 운용 방식을 채택함

❍ 한편, 과거 2030 NDC에서는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이원화하여 산정함

- 이에 따라,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감축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2035 NDC에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여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함

• 최신 통계기준인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통계기준 변경으로 기준연도(2018년) 순배출량이 686.3백만 톤에서 742.3백만 톤으로 
상향 조정됨

• 이는 감축률 수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 기준연도 배출량 자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움

자료(출처): 환경부(2025)

〔그림 3-2〕 산정방식 변경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핵심수단

❍ 전력 부문 

- 감축 목표

• 2018년 대비: 하한 △68.8% ~ 상한 △75.3% 감축

• 2024년 대비: 하한 △59.6% ~ 상한 △67.9% 감축

•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감축 목표가 설정된 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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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감축 수단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단계적 축소 및 퇴출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주요 과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투자 및 계통 안정성 확보

• 화석연료 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 마련

•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균형 있는 보급 전략 수립 필요

❍ 산업 부문
- 감축 목표

• 2018년 대비: 하한 △24.3% ~ 상한 △31.0% 감축

• 2024년 대비: 하한 △16.7% ~ 상한 △24.0% 감축

• 전체 부문 중 가장 낮은 감축 목표가 설정된 부문임

- 목표 완화 배경

•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반영

• 감축 기술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기술 상용화 시점 고려

• 글로벌 경쟁 여건 및 산업 경쟁력 유지 필요성 감안

- 핵심 감축 수단

•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추진

• 생산 공정의 전기화 확대

•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전환

•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 추진

- 주요 과제

•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 확대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연평균 129억 달러)은 EU(943억 달러)의 약 7분의 1 수준으
로, 산업 지원 예산 대폭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 검토 선결 필요

• 2030 NDC 당시 누락된 예산 논의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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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문 

- 감축 목표

• 2018년 대비: 하한 △53.6% ~ 상한 △56.2% 감축

• 2024년 대비: 하한 △44.5% ~ 상한 △47.7% 감축

- 핵심 감축 수단

• 제로에너지 건축(ZEB) 제도 확대 및 신축 건물 의무화 범위 확장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확산

• 건물 냉난방용 열 공급의 전기화 추진(가스보일러 → 히트펌프 전환)

- 주요 과제

• 기존 노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체계 마련

• 임차인·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 강구

• 건물 부문 탄소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

❍ 수송 부문 

- 감축 목표

• 2018년 대비: 하한 △60.2% ~ 상한 △62.8% 감축

• 2024년 대비: 하한 △59.7% ~ 상한 △62.3% 감축

- 핵심 감축 수단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대체

• 내연차 연비 기준 강화를 통한 단기 배출 감축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단 전환 유도를 통한 자가용 이용 억제

- 주요 과제 및 쟁점

• 차종별·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데이터가 부족하여 명확한 탄소 감축 시나리오 
예측에 한계가 있음

• 국내외 전기차·친환경차 판매량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
급함

• 사업용·비사업용 차량을 구분한 맞춤형 보급 전략 및 감축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충전 인프라 보급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충전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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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문
- 농축수산 부문

•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 농업·축산 분야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 및 보급 확대

- 폐기물 부문

•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감량화 정책 강화

•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고도화

자료(출처): 환경부(2025)

〔그림 3-3〕 국가 2035 NDC  (단위: 백만톤CO2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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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부문

•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 확대

• 수소 생산·저장·운반 인프라 구축 지원

- 산림 부문

•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원 기능 강화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저장 확대

- 기술 부문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직접공기포집(DAC) 등 차세대 감축 기술 개발 지원

❍ 재원 및 투자 계획

- 감축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 매년 약 10%씩 예산을 확대할 경우, 2026년부
터 2035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입 예산은 약 1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은 EU·미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녹색금융·전환금융 체계 구축 필요

❍ 2035 NDC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K-GX가 예정되어 있음

- 2035 NDC 수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육성 전략으로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대한민국 녹색전환)를 관계부처·산업계 등과 
함께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임

- 주요 육성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 전력망 고도화 및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 및 산업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 히트펌프 등 건물 전기화 기기 산업

- K-GX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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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및 평가

❍ 한국의 하한 목표(53%)는 영국·독일·EU보다 낮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임

- 상한 목표(61%)는 IPCC 권고 수준(61.2%)에 근접하나, 실제 규제는 하한(53%) 기준으
로 운용됨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사실상 비교 대상에서 
제외됨

- 탄소 배출 1위인 중국은 '배출량 정점 대비 2035년까지 7~10% 감축'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제시함

국가 감축목표 비고
영국 66.9%

독일 66.2%

EU 55.0% ~ 63.4%

미국 56.0% ~ 61.6% 파리협정 탈퇴

일본 54.4%

호주 53.8% ~ 63.6%

한국 53.0% ~ 61.0%

캐나다 41.1% ~ 49..2%
자료(출처): 환경부(2025)

〔표 3-19〕 주요 선진국별 2035 NDC 감축 목표 비교(2018년 대비)  

❍ 각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번 2035 NDC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존재함

- 산업계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함

• 이에 따른 비용이 전기요금·제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한국철강협회·한국시멘트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 등 8
개 업종별 협회는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임

- 기후관련 시민단체들의 경우 제안된 목표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상한 목표(61%)조차 IPCC 권고(6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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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규제는 하한(53%)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이행 담보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종합 평가

- 산정방식 개선(순배출량 통일) 및 범위형 목표 도입이라는 방법론적 진전을 이루었음

- 전력·건물·수송 부문의 과감한 감축 목표와 산업 부문의 현실적 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K-GX 녹색전환 전략의 구체성, 재원 조달 역량,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집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2023년 기준 NDC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목표 감축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2026년 
이후의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4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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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선방안 도출

제4장

1.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개선방안

1) 국가-광역-기초 정합성 검토
(1) 국가 및 광역지자체 정합성

❍ 국가 및 광역지자체의 감축목표 기반 정합성 평가는 고재경(2025)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직·갑접 배출량의 분류체계 미비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상황임

- 17개 시도의 계획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2.7% 감축하여 
총 135,230천 톤CO2eq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2018년 배출량에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을 단순 차감한 수치이며, 국가 감축목표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2018년을 배출량 정점으로 보고 비교하고자 힘 

- 국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먼저 간접배출량 구분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지자체는 건물 부문 배출량에 전기 
및 열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 반면, 국가는 전기 및 열은 전환부문에 
포함하고 건물부문은 가스, 석유류 등 1차 에너지 소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둘째, 17개 시도의 감축량 합계와 국가 감축량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전환부문 배출량에
서 부문별 간접배출량을 분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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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경기연구원(2024)

〔그림 4-1〕 국가 2030 NDC에 의한 감축량과 17개 시도 기본계획의 감축량 비교
 (단위: 백만톤CO2eq))

- 이에 2021년 2030 NDC 수립 과정에서 국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건물부문 배출량의 
과소평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환부문 배출량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하고, 건물, 수송부문 간접배출량의 감축량은 전환부문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국가 2030 NDC 목표와 비교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감축량이 국가 감축량보다 약 12.1백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송부문에서 9.8백만 톤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폐기물부문 
8.2백만 톤, 건물부문 7.7백만 톤 순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음 

- 반면 흡수량의 경우 시도 기본계획이 국가 흡수량보다 7.2백만 톤 많게 산정되었음

- 주의할 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인데,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에는 전기 및 열 사용으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믹스 개선으로 인한 감축 효과가 지자체 감축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감축량이 중복으로 계산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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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및 기초지자체 정합성

❍ 인천광역시와 인천 내 10개 구군의 정합성 평가 역시 국가 및 광역지자체 정합성 
검토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의 경우 2025년 11월 기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2024 지역 온실가스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합계 배출량의 경우 각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목표배출량 및 이후 연도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인천광역시 내 10개 구·군의 목표배출량의 경우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 있는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적용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1.3% 감축을 위해 총 747천 
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10개 군구의 경우 643천 톤 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이후로 인천 기본계획의 목표배출량이 기초지자체의 합산 
목표배출량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다가. 2030년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GIR(2025), 인천광역시(2024),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용 취합 정리

〔그림 4-2〕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전망 차이 비교  (단위: 천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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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중립 
사업이 2030년 이후부터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군구는 건물, 수송, 농축산의 감축량이 적고, 폐기물, 흡수원의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104천 톤 CO2eq의 Gap이 존재함

자료(출처): GIR(2025), 인천광역시(2024),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용 취합 정리

〔그림 4-3〕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온실가스 배출전망 차이 비교  (단위: 천톤CO2eq)

❍ 감축량 외에도 인천과 10개 군구의 전망배출량 역시 연도별로 최소 60천 톤 CO2eq에
서 최대 140천 톤 CO2eq까지 차이 발생

- 다만, GIR의 데이터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던 시점인 2023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
년까지의 5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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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2025년 기준 데이터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배출량의 경우 수립시점과 최신데이터 사이에도 
약 640천 톤의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기준 데이터의 차이는 향후 전망배출량의 괴리를 더욱 증가시키는 사유라고 
할 수 있음

- GIR 최신 배출량 데이터 및 인천광역시와 10개 구·군의 배출전망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4-4]와 같음

• 기존의 데이터 괴리를 감안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전체의 전망배출량이 실제 배출량데이터
와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군 전망데이터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과다 산정된 전망배출량 및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고, 관내 
구·군과의 전망방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인천광역시 10개구군

감축량 차이
(b-a)2018년 

배출량
2030년 

목표배출량(a)
2018년 
배출량

2030년 
목표배출량(b)

건물 9,554 5,691 9,554 6,197 506 

수송 7,126 4,361 7,126 5,175 814 

농축산 208 69 208 158 90 

폐기물 1,205 826 1,205 631 -195 

흡수원 -247 -326 -247 -497 -171 

합계 18,093 10,621 18,093 11,663 1,044 

자료(출처): GIR(2025), 인천광역시(2024),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용 취합 정리

〔표 4-1〕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기본계획의 감축량 비교  (단위: 천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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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1) 사업대상 구분

❍ 본 절에서는 제1차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 2025년에 실시된 2024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추가적으로 2025년 11월 기준 2025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위한 중간과정으로 각 부서별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사전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상의 감축량 및 향후 부서별 조정된 감축량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음

• 각 부서별 조정된 감축물량의 경우 확정된 사업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이행점검
결과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먼저 2024년 추진상황 점검 대상 사업은 총 168개 사업임

- 기본계획상의 점검사업 172개(감축대책 77개+대응기반 95개)에서 2024년의 제외 
및 폐지사업 17개와 신규 추가사업 13개를 포함한 값임

- 본 연구에서는 총 79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중 정성적 사업 35개를 제외하고, 전체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44개 사업의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00만톤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그 외 영역에서는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계획 감축목표 대비 76.6% 달성율을 보임

부문 사업수 계획 감축목표 예상 감축효과 달성률
총 계 44 1,305,818 999,688 76.6%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표 4-2〕 이행점검 결과에 다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톤CO2eq, %)

(2)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미래 예상 감축량 검토

❍ 기존 담당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표치에 대한 
잠정 물량을 조사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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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4-4〕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상의 감축량 및 부서별 조정된 감축량의 차이 비교

- 향후 5년간의 계획물량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상의 감축량 대비 81%~83% 
달성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광역지자체의 감축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비보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국가의 보조금 사업 추진여부와 함께 국비보조사업의 선정여부가 사업의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따라서, 향후 보조사업의 추진과 함께 자체 예산 사업에 대한 부서 내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 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축목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감축사업의 발굴을 통해서만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이행점검 결과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감축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부서의 노력이 요구됨

• 정부는 기존의 계획했던 국비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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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설정

❍ 국가 2035 NDC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향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재산정하였음

- 먼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활용했던 데이터를 대신하여 2025년 11월 기준 
GIR의 2024년 지역 온실가스 통계데이터(2010~2020)를 활용하여, 2023년부터 
2050년까지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다시 진행하였음

• 배출가스 전망의 경우 지역은 이미 2006년 IPCC 지침을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음

• 감축목표 체계의 경우 기존의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을 빼는 방식에서 순배출량-순배출
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을 감안하였음

- 이에 다른 온실가스 배출전망 비교는 [그림 4-6]과 같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IR의 온실가스 배출데이터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 데이터와 
2025년 기준데이터에 차이가 존재하기 떄문에 이를 근거로한 배출전망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다만, 산정방식에 있어 인천광역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망한 1차계획 전망 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10개 군·구 합산전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이 증가율이나 추세분석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주로 활용되다 보니, 데이터의 값이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가 더더욱 과도하게 
배출량이 전망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로 2030년 및 2033년에 같은 감축비중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감축물량에 
있어서 광역시가 기초지자체에 비해 훨씬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전망배출량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감축전망을 
고도화할 필요가 존재함

-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전망에서는 과다 산정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1차계획 전망 대비 기획과제 전망의 경우 배출량 데이터의 경향에 맞게 전망값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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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 역시, 현재의 단순한 추세분석 형태가 가지는 단점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GIR(2025), 인천광역시(2024),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용 취합 정리

〔그림 4-5〕 전망방법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비교

❍ 인천광역시 전망배출량과 10개 군·구의 전망데이터 합산값을 비교하여, 전망배출량
의 GAP차이를 검토해본 결과는 [그림 4-7]과 같음

- 1차 계획의 전망배출량의 경우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이 13만톤 CO2eq의 GAP차이를 보였던 데에 반해 45천 톤CO2eq의 
차이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2034년의 GAP차이는 점점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망방법 자체가 장기전망에서 괴리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용 취합 정리

〔그림 4-6〕 배출량 전망방법 변경에 따른 인천-10개 구·군 전망 GAP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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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검토

❍ 기존 1차계획의 감축경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41.8%(총-순), 
42.6%(순-순)수준임

❍ 2035년의 감축목표 역시 국가 2035년 NDC 하한인 53.0%에 거의 근접한 52.5% 
수준임

❍ 다만, 기존 이행점검 결과의 감축사업 달성율을 근거로 감축경로를 추정하면, 감축량
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2035 NDC에 따라 2030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의 정량적인 변경과, 함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범위형 방식의 제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인천광역시 이행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 및 국가 신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출처): GIR(2025), 인천광역시(2024) 

〔그림 4-7〕 기존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목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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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사업 개선사항 도출

1) 신규사업 발굴 및 감축사업 변경 내용 반영 필요

❍ 본문2035 NDC 수립에 따른 부문별 신규 감축수단 적극 반영: K-GX 관련 대응사업 
발굴

- 현재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각자 목표 및 수단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에만 치중되어 
전략을 세우기 급급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음

- 실천적인 전략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의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예산의 증가가 담보되거나, 국가와의 연계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이번에 발표된 K-GX와 인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

〔그림 4-8〕 국가 K-GX 추진체계 및 주요 전략

❍ 또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부서별 폐지 및 변경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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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기반 관련 개선방안 도출

1) 이행관리 고도화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 이행점검 결과 정량사업 44개의 
계획 대비 달성률이 76.6% 수준에 머물렀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하더라도 81~8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사업의 추진실적과 감축효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 
간 연계·조율이 어렵고,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정량사업(배출량 직접 산정 가능)과 정성사업(간접 기여·인식 제고 중심)이 혼재함에도 
이를 구분한 성과관리 지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질 감축량 산정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립을 위하여 국가에서 체계적인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를 
하는 방향이 필요함

•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존재함

❍ 통합 이행관리 체계 구축

- 부문별(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감축사업의 추진실적과 감축효과를 단일 플랫폼에
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국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갱신하
는 구조를 정비함

- 탄소중립 전담 총괄 부서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이행점검 회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필요함

- 실국별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담당자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이행력을 높여야 함

❍ 정량·정성 사업 구분 성과관리 지표 정립

- 감축사업을 정량화 가능 사업과 정성 사업으로 명확히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성과지표(KPI)를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인천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성사업의 정량화를 위해 신규 원단위 배출계수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적극 요청하고, 이를 연간 성과보고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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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량 사업(직접 감축형) 정성 사업(간접 기여형)
정의 감축량(tCO₂eq) 직접 산정 가능한 사업 직접 계량이 어렵고 파급효과 중심의 사업

주요 예시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전환 인식 제고 캠페인, 컨설팅, 제도·조례 개선

성과지표 감축량(tCO₂eq), 예산 대비 감축 효율 활동지표(건수·참여자) + 원단위 적용 감축량

검증방법 MRV 기반 정기 검증(연1회 이상) 정성 평가 패널+ 원단위 배출계수 보완 산정

〔표 4-3〕 정량·정성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지표 체계 

❍ 미달 사업 유형화 및 조치 체계 마련

- 이행점검 결과 목표 미달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유형화하고, 폐지·통합·대체 또는 
목표치 조정 등 현실적인 조치를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미달원인 유형 주요 발생 사례 조치 방향

제도·규제 한계 건물 에너지 기준 미충족, 재생에너지 인허가 
지연

상위법 연계 제도 개선 건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예산·재원 부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조기 소진 국비 공모사업 발굴, 민간투자(PPP) 확대

수요·수용성 부족 전기차 보급 목표 미달, 주민 반대 인센티브 강화, 홍보·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술·인프라 미비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스마트미터 보급 지체 목표 조정 또는 대체 수단(전기차 충전 확대 등) 
발굴

데이터·측정 한계 정성사업 감축량 미산정, 원단위 미적용 원단위 배출계수 적극 요청 및 정성사업 정량화 
체계 마련

〔표 4-4〕 정량·정성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지표 체계 

2) 재원조달 다변화

❍ 현황 및 진단

- 인천광역시 자체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감축사업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그린산단 
조성·흡수원 확충 등에서 재원 부족이 실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보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함

• 예산 확보 및 민간·ESG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다변화 재원 조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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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국비 연계 및K-GX 정책 패키지 활용

• K-GX(한국형 녹색전환) 등 국가 정책 패키지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토부·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그린뉴딜 공모사업 참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의 권한·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비·공모·민간투자 결합형 사업 모델로 
확장하고, 광역시·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규모와 경쟁력을 높임

- 민간투자(PPP) 및 녹색금융 결합 모델 도입

•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ESCO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민간 발전 협력, 성과 연동형(PbR) 
계약 모델 도입 등 민관협력(PPP) 방식의 사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인천시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검토, ESG 기업의 탄소감축 사업 공동투자 유도, 
항만·산단 탄소협력 기금 조성 등 녹색금융을 활용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함

3) 데이터 관리 고도화

❍ 현재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사업 효과 산정은 신뢰도 높은 지역 
단위 데이터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

- 군·구별 데이터 수집 방식과 규격이 상이하여 통합 분석이 어렵고,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광역-기초 간 전망배출량 차이가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에 
달하는 등 산정 기반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함

- 정성사업에 적용할 원단위 배출계수가 부족하여 감축량 정량화가 곤란하고, 이는 
전체 계획의 이행 신뢰도 저하로 이어짐

- 군·구 통합 데이터 관리기준 마련

•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동일한 데이터 규격과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사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군·구가 공동 접근·활용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추세분석 중심의 전망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구·산업·에너지수요·차량대수 등 구조요
인을 반영한 고도화 전망모형을 개발하고, 중간연도(2030·2035) 점검 지표를 병행 
운영함

- 원단위 배출계수 확충 및 정성사업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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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요 정성 감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규 원단위 배출계수를 환경부·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에 적극 요청하고, 확보된 계수를 전 부서에 공유·적용함

• 이를 통해배출전망과 감축사업 효과 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2030·2035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근거 기반의 정책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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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5장

1. 연구결과 요약

1)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결과

❍ 본 연구는 2025년 제출 예정인 2035 국가 NDC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 및 이행기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특히 환경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의 다수 개정(2023.12, 2024.5, 2024.9)에 따라 광역(인천)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
단위 및 목표·전망 설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였음

2)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 확인

❍ 국가 2030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기본으로 하되, 목표연도 배출량은 
흡수·제거 및 국제감축, CCUS 등을 포함한 ‘순배출량’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부문별 배출 
산정에서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건물 등 최종수요 부문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 부문체계와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으며,

- 또한 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감축효과가 중복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망을 비교한 결과,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2eq의 격차(Gap)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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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 계획은 광역 계획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 및 흡수원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하였음

- 또한 감축량 격차뿐 아니라 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로 최소 60천 tCO2eq에서 
최대 140천 tCO2eq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전망 산정의 과다·과
소 문제 및 산정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음

3) 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

❍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감축사업 가운데 정량사업의 실적을 검토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예상 감축효과는 약 76.6% 수준으로 나타났음

❍ 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고 
추가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정합성 분석과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할 때,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개선은 (1) 실측데이터

(2010~2022) 기반 전망의 현실화, (2) 목표체계의 정비(총배출–순배출 혼합에서 순배출 
중심으로의 일관화), (3) 2030 목표의 정량 조정과 2035 목표의 범위형 제시 검토, (4) 
국가 신규정책(K-GX 등)과의 연계 및 신규감축사업 발굴을 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1) 광역–기초 정합성 확보를 위한 ‘단일 기준체계’ 확립

❍ 통일된 감축원단위·산정근거 적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발생한 광역-기초 간 감축원
단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차원의 표준 산정기준(활동자료, 배출계수, 
감축원단위 적용 우선순위)을 마련하고 군·구 계획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망배출량 산정 로직의 공동 적용: 군·구별로 상이한 전망 방법을 광역 표준 로직으로 
통합하고, 적용 데이터의 기준연도·기간 및 조정 규칙을 명시하여 연도별 전망 차이
(60~140천 tCO2eq 수준)를 체계적으로 축소해야 함

❍ 정합성 점검의 정례화: 기본계획 5년 주기 연동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목표·전망·수단의 정합성 점검을 정례화하고, Gap 발생 시 조정 절차(부문별 협의→조
정안 마련→위원회 심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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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전망 현실화를 통한 ‘목표 신뢰도’ 제고

❍ 실측데이터 기반 보정: 2010~2022년 지역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실측자료를 활용하
여 과다 산정된 전망배출량을 현실화하고, 변화율(추세) 중심이 아닌 구조요인(인구·산
업·에너지수요·차량대수 등) 반영 강화

❍ 전망기간 재설계: 기존 5년 단위 전망 접근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준 전망체계를 적용하되, 중간 연도(2030/2035) 검증을 위한 점검 지표를 병행하여 
전망의 설명력과 정책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목표체계 정비 및 2035 목표 제시방식 개선

❍ 총배출/순배출 혼합체계의 일관화: 목표연도 배출량 산정에서 총배출–순배출 혼합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목표체계를 ‘순배출량 중심’으로 
정리하고 흡수·제거량 반영 원칙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2030 목표 정량 조정 및 2035 범위형 목표 검토: 기존 감축경로 기준 2030 감축목표(총-순 
41.8%, 순-순 42.6%)와 2035 감축목표(약 52.5%)는 국가 2035 NDC 하한(53%)에 근접
하나, 이행점검 기반 달성률(76.6%, 향후 81~83%)을 고려하면 목표 대비 수단이 부족함
- 이에 따라 2030 목표의 현실화(정량 조정)와 더불어 2035 목표는 범위형(상·하한) 

제시를 포함해 정책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감축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실적 기반 재편 + 신규수단 발굴’

❍ 성과 기반 사업 재편: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달 사업은 원인(제도·예산·수요·기술·
수용성)을 유형화하고, 폐지·통합·대체 또는 목표치 조정 등 현실적인 조치를 반영하여 
감축물량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함

❍ 국가 신규정책(K-GX 등) 연계사업 발굴: 지자체의 권한·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GX 등 국가 정책 패키지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비·공모·민간투자 결합형 사업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관리권한’ 중심의 실행전략 강화: 산업 및 전환 부문이 관리권한 외로 존재하는 
인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등 관리권한 영역에서 
실질적 감축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리권한 외 감축은 협력(산단·발전·항만 등) 
기반 사업으로 별도 트랙을 구성하는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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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기반 강화: 거버넌스·재정·데이터 기반 구축

❍ 이행관리 고도화: 부문별 사업의 추진실적·감축효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
고, 정량·정성사업을 구분한 성과관리 지표를 정립 필요

❍ 재원 조달 다변화: 시 자체재원 한계를 고려하여 국비 연계, 기금, 민간투자(PPP), 
녹색금융 등을 결합한 재원 조달 체계 마련

❍ 데이터 체계 정비: 배출전망과 사업 감축효과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역 단위  체계와 
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고, 군·구까지 동일한 데이터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3. 향후 연구방향

1) 국가 2035 NDC 확정안 연계 시나리오 고도화

❍ 향후 국가 2035 NDC 확정안 발표 이후, 국가 부문별 목표와 인천 관리권한 부문 
목표 간 연결 구조를 정교화하여 인천의 감축목표 범위(상·하한) 및 감축경로(연도별)
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 전환부문 감축이 간접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자체 목표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논리를 보완해야 함

2) 감축사업의 비용·효과 및 실행가능성 평가(정량화)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달성률(76.6%, 향후 81~83%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감축사업의 비용 대비 감축효과, 추진 주체별 집행가능성, 시민 수용성 및 제도적 
제약을 포함한 실행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감축사업 포트폴리오를 ‘효율성과 실행력’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3) 광역–기초 공동전략 및 협력사업 모델 개발

❍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의 목표·전망·수단 간 Gap(104천 tCO2eq)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기초 공동사업(예: 건물 리모델링, 교통수요관리, 자원순환 
인프라, 도시숲·블루카본 등)의 패키지 설계와 역할·재원 분담 모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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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항만·산단 등 인천 특화 부문 연계 연구

❍ 인천은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국가·민간 주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배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리권한 외 영역에서의 감축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만·물류·산단 전환 전략과 지자체 정책수단(협약, 인센티브, 규제 연계 등)을 결합한 
특화 연구가 필요함

주제어 ▶ 2035 NDC,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Gap), 배출전망(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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